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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 지도·점검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 9.20.(화) 한국일보, ‘올겨울에도 ‘냉골 컨테이너’에 욱여넣어질 사람이 

있다’ 기사 관련 

ㅇ 고용부는 지난해 1월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와 
조립식 패널 등 가건물을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고용주가 이를 
위반하면 외국인 고용을 불허라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지만, 현장에선 편법
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ㅇ 고용허가제도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이유로 꼽힌다.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야 이직이나 추가 입국이 가능한 노동자 입장
에선, 고용주에 등을 돌리는 부담을 안고 불만을 제기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2. 설명 내용

□ 우리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1.1.1.부터 

지자체의 허가(축조신고필증)를 받지 않은 임시주거시설*을 숙소로 제공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포함), 조립식패널 등

 ㅇ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에 숙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신청시, 사용자가 기숙사 시설표 외 사진, 영상 

등 시각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21.12.16.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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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또한, 기존에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희망

할 경우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사업장 변경 횟수(3년에 3회, 1년10개월에 2회)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 ’21.4.1.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개정

 □ 아울러 우리 부는 매년 3,000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주거시설 미제공으로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부실 주거

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편법사례 방지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ㅇ 올해에는 전체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중 40% 이상을 주거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물재배업 등 농·축산·어업에 대해 실시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현장 점검 강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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